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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사)대구컨벤션뷰로 직원 고용승계 

대책 마련 촉구 

- 법을 앞세워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대구시의 무책임과 기망 질타

- 해산되는 (사)대구컨벤션뷰로 직원의 고용유지가 최우선 되어야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2일(목)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를 들어 (사)대

구컨벤션뷰로가 공공기관임을 4월 23일 시정질문 이후 거듭 강조했다.

육정미 의원은 “의회의 문제 제기와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도 불구하

고 컨벤션뷰로의 해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

언을 시작했다.

육 의원은 “4월 23일 시정질의 답변에서 컨벤션뷰로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고용승계를 책임지는 시혜적 선의를 베풀 권한이 없

다는 답변은 틀린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구시가 2002년 가칭 ‘대구컨벤션뷰로 육성계획’을 수립하

면서 설립이 쉬운 사단법인으로 대구컨벤션뷰로를 만들었고, 2015년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사)대구컨벤션뷰

로를 국제회의 전담기관으로 적시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상의 공공

기관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육 의원은 “(사)컨벤션뷰로가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안된다는 대구시의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대

구시의 잘못으로 인해 21년 동안 일했던 직원들이 고용권리를 박탈당

하게 되므로 대구시가 반드시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구시는 이전 (사)대구관광뷰로와 대구관광재단 간의 흡수·

통합 시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을 100% 고용승계했으며, 지난 4월 23

일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공공기관 통폐합 시 사업주의 책임으로 고용

승계한 것이라 답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육 의원은 “모든 것의 우선은 직원들의 고용유지이며, 해산으

로 인한 고용 파탄의 모든 책임이 대구시에 있다”고 밝히면서, “법을 

앞세워 (사)대구컨벤션뷰로가 공공기관임을 부인하는데, (사)대구컨벤

션뷰로는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임이 증명되었으며, ㈜엑스코와

의 통폐합은 두 공공기관 간의 통폐합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보도자료(5. 2.)육정미 의원, 컨벤션뷰로 고용승계 대책 마련 촉구(정책분석담당관)
	책갈피
	김재용 의원, 대구형 간병비 지원정책 마련해야



